
특집 한반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과제

이 논문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각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중-일, 남-북-러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

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

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환 경로로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갖는 함의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등 정의로

운 전환을 주창하는 사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미래의 관점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를 정리하면, 수퍼그리드가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

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이질적 연결망에 대한 상상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

의와 사회주의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지 못한 채 전력시장 자유화

가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건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성장주의에 갇혀 있으며 수퍼그리드의 다차원적인 위험을 과소 평

가한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평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

성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구체화되는 

것과 함께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막연한 환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에너지, 에너지 커먼즈 등 다양한 전환 경로를 성

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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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익숙하지 않은 미래, 그래서 매혹적인 상상이 있다. 바로 동북아 수퍼그리

드이다. 전력망이 이웃 국가와 단절된 ‘계통섬’인 한국에게 수퍼그리드는 여

러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전망이다. 버려진 땅인 고비사막에서 태양광과 풍

력으로 생산한 전기로 탈핵·탈석탄을 앞당기고 에너지전환을 이끈다는 구

상! 여기에 남북 협력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기대까지 품고 있는 만큼 동북

아 수퍼그리드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처럼 다가온다. 사실 동북아 수퍼그리

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언급하면서 

한-중-일, 남-북-러 전력망 연결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동북

아 수퍼그리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이 어림짐작하는 미래의 일부로 자

리를 잡아가고 있다. 물론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이

들도 많다. 그러나 환호와 냉소만이 우리의 선택지는 아니다. 특히 수퍼그리

드가 ‘전환 경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환호와 냉소의 이분법을 넘어

설 필요가 있다. 즉 더 나은 에너지전환을 모색하려면 동북아 수퍼그리드 자

체에 담긴 기대와 욕망을 파헤쳐봐야 한다.

사회기술체제 접근이 시사하듯이,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

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원과 결부된 기술적 요소와 정치·경제·사회적 요

소들을 동시에 선택하는 문제이다(Miller et. al., 2013; 한재각, 2018). 따라서 에

너지전환이 가시화될수록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기술을 넘어선 정치사회적 

변화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달리 이야기하면, 에너지전환이 누구를 위

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Burke 

and Stephens, 2018; 홍덕화, 2019). 에너지전환은 추진 방식에 따라 새로운 자

본축적과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생태적 한계 속에서 일상의 

기본적 필요를 평등하게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에너지전환의 경

로가 하나가 아닌 만큼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둘러싼 경합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석탄화력발전이나 핵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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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환경정의나 에너지정의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Burke and Stephens, 

2018; 한재각, 2018).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는 위험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더불어 지역공동체

가 에너지시설을 소유하고 지역의 에너지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낙관적 전

망은 도전받고 있다(Burke and Stephens, 2018; Ottinger, 2013). 무엇보다 규모

의 경제가 작동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상이나 사막은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기 좋을뿐더러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쉽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되고 있

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지리적으로 집중될수록 재생에너지 시설은 점점 

더 소비지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체계 역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체계처럼 장거리 송전망을 요구하게 된다. 이웃 국가와 전력

망이 연결될 경우 전기의 수출입이 늘면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시설의 대규모화, 원거리화가 진행될

수록 에너지시설의 소유와 운영, 의사결정 참여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허물어진다. 이제 환경정의나 에너지정의

의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차별성은 뚜렷해지지 않는다.

에너지정의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확산은 에너지전환 경로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정의(justice)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정의로운 전

환(just transition), 에너지 민주주의(energy democracy) 등 에너지정의와 밀접

하게 연결된 이론적·실천적 논의 역시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Bridge 등(2018)은 에너지 트릴레마(energy trilemma)1)에 사회정의의 시각을 

더해야 현대사회가 당면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에너

지전환 연구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기술체제 접근이 정의나 형평성

(equity)의 문제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Jenkins 

1) 흔히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에너지 

트릴레마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Bridg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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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8). 

한편 전환 경로 논의는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에너지전환의 스케일 

문제를 제기하며 에너지경관(energy landscape)의 생산을 둘러싼 경합을 추적

할 것을 요구한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공간적 구조

가 재편되는 과정인 만큼 에너지경관의 재구성을 위한 공간적 경합을 매개

로 한다(Bridge, 2018; Bridge et. al., 2013). 따라서 에너지전환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의 경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Becker and Naumann, 2017; Gailing et. al., 2019; Goldthau, 2014). 특히 스

케일은 에너지정의의 지속적인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특정 스케

일에서의 정의가 다른 스케일에서의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

고 있다(Bouzarovski and Simcock, 2017).

에너지전환 경로는 한국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쟁점이 되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가 하면 소규모 태양광 보급이 각지에서 진

행되고 있다. 또한 공동체 에너지(community energy)와 에너지 분권을 매개

로 한 지역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정필·한재각, 2014; 한

재각·김현우, 2019).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에너지운동 내부에서 전환 전

략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에너지 커먼즈(energy commons)와 같은 새로

운 담론에 대한 모색이 늘고 있다(홍덕화, 2017; 2019). 나아가 기후위기가 심

화되는 만큼 남북 에너지협력을 넘어서 남과 북을 아우르는 에너지전환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전력망을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에너지전환 경로에 대한 탐색이 

다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틈새 실험에 초점이 맞춰

진 에너지전환 연구들은 다중적 스케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남한과 북한,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에너지협력을 모색하는 연구

가 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

하고 있다(김연규, 2017; 2018). 특히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추진 배경을 뒤쫓

으며 추진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전환 경로로서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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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를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김경술, 2015, 2017; 김진수, 2017; 윤성학, 2018; 이

성규·정규재, 2018; 홍건식, 2019). 기존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구들은 재생에

너지의 공급 안정성 증대, 동북아 협력 강화 등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며 수퍼그리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환 경로로서의 의미, 대규모 사업(mega project)의 난점, 에너지정의 

등 해외의 수퍼그리드 연구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수퍼그리드를 조명하고 있

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수퍼그리드 연구의 시야는 다소 협소하다(de Rubens 

and Noel, 2019; Hojčková et. al., 2018; Scholoten and Bosman, 2016; Schmitt, 

2018; van de Graaf and Sovacool, 2014).

이 글은 전환 경로를 둘러싼 쟁점들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동북아 수퍼

그리드 구상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

주의, 전환의 스케일 등 경로 경합을 촉발할 수 있는 규범적 쟁점에 초점을 

맞춰 한반도 에너지전환의 계기로서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려한다. 이재승(2007)이 지적한 것처럼, 동북아 에너지협력 사업은 구

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에너지협력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동북아 수퍼그리

드 역시 아직 물리적 실체라기보다는 구상에 가깝다는 점에서 경험적 연구

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infrastructure) 프로젝트가 상상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Larkin, 2013; Slota and 

Bowker, 2017). 즉 기반시설에 대한 구상은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 정치

적 판단을 내재하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가능한 미래의 경로를 재단한다.2) 

사회기술적 상상(sociotechnical imaginaries, Jasonoff and Kim, 2009)으로서 동

북아 수퍼그리드가 제시하는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분석해야 할 이유도 여기

에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한반도 에너지전환의 경로로서 동북아 

수퍼그리드에 함축된 가정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전환 경로에 대한 논의

2) 특정한 과학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대(expectation)는 그 자체로 현재의 자원을 배분하

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특정 이해관계자들 간의 결속을 강화시킨다(Borup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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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시켜보고자 한다. 

2. 전환 경로의 분기점

1) 규범적 요구: 정의 또는 민주주의

사회기술체제의 변화로 에너지전환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특

히 틈새(niche)와 체제(regime), 배경(landscape)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다층

적 관점(Multi Level Perspective)이 에너지전환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널리 활

용되고 있다. 사회기술체제 분석이 확산되면서 공간 연구와의 접점 또한 넓

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Bridge(2018)는 에너지체계를 분석하는 공간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에너지를 사회기술적인 것으로 접근

하는 경향을 꼽는다. 잘 알려진 대로, 사회기술체제 접근은 에너지전환을 기

술적 인공물과 정치·경제·사회적 요소가 뒤얽혀 일어나는 현상으로 본다. 

이를 확장하면 에너지전환은 공간적 변화를 동반하는데,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전환은 공간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전환은 에너지경관의 변화로 서술되기도 한다(Bridge, 2018; 

Bridge et. al., 2013). 이때 에너지경관은 에너지자원의 채굴, 유통, 변환, 소비

를 아우르는 활동의 산물을 뜻하는데, 사회세력들 간의 경합을 거치며 생

산·변형된다.3) 다시 말해 에너지전환은 기존의 에너지경관을 문제시하며 

물리적, 기술적, 사회적 요소들의 새로운 공간적 조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3)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영역화될 수 있다(Bridge et. al, 2013; 

Gailing et. al, 2019). 예컨대, 전력망은 고립된 섬처럼 단절되기도 하고 대륙 스케일로 통

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전력망의 변화는 자주 정치경제적 프로젝트와 연결된다. 대표적

으로 20세기 초 지역화된 전력망이 국가 단위로 통합된 과정은 국가·국민 만들기 프로젝

트와 연동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재공영화(remunicipalization)나 재지역

화(re-localization)는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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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회기술체제, 에너지경관의 시각에서 보면, 대규모 사업은 기술

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장애물을 해체해야 

성공할 수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대규모 에너지 사업은 이질적 요소들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면 언제든 좌초될 수 있다. 일례로 수퍼그리드 사업은 다

수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이해관계자들의 분열(fragmentation), 비용 초

과, 외부비용의 전가, 과장된 기대(inflated expectations)와 편향된 전망(biased 

projections), 사고와 테러 가능성, 부의 집중과 부패 등으로 실패할 수 있다

(de Rubens and Noel, 2019; van de Graaf and Sovacool, 2014). 

에너지전환에 잠재된 균열과 경합에 주목할수록 분석의 초점은 전환의 정

치로 이동한다. 그리고 전환의 정치로의 이동은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주

의 등 규범적 주장의 파급 효과를 에너지전환 연구의 시각에서 재조명할 것

을 요구한다. 규범적 요구들이 사회운동을 매개로 에너지경관의 변화를 추

동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에너지정의는 주로 분배적, 절

차적 차원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요구한다.4) 분배적 에너지정의가 에

너지시설의 입지, 에너지 서비스 접근성, 전환 과정에서의 이익과 비용의 배

분 문제를 제기한다면 절차적 에너지정의는 영향 받는 이들의 의사결정 참

여, 정보공개를 쟁점으로 부각시킨다(Jenkins et. al., 2016). 에너지정의에 주

목하면, 에너지전환을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며 그 결과

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사회운동이자 담론으로서 에너지정의는 환경정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최근 여러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정의는 분배적 차원과 절차적 차원을 중심으

로 논의된다. 또한 경험적 차원에서 환경정의는 사회마다 다른 형태로 프레임된다

(Walker, 2012). 에너지정의 역시 다양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환경정의와 유사한 점

이 많다. 최근에는 에너지정의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이

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에너지정의의 기본적인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Heffron과 McCauley(2017)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적절한 

과정(due process), 투명성과 책임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세대 내 형평성(intra-generational equity),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

tional equity), 책무성(responsibility)을 에너지정의의 지표로 제시한다.



254 공간과사회 2020년 제30권 1호(통권 71호)

최근 에너지정의의 시야는 에너지 흐름의 전 과정으로 확장되고 있다

(Healy and Barry, 2017; Jenkins et. al., 2016; McCauley and Heffron, 2018). 즉 에

너지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원 채굴 장소와 핵폐기장·풍력단지·송전

망 등의 입지, 화석연료·핵에너지 보조금,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전환 비용 

부담, 연료 빈곤(fuel poverty)을 아우르는 에너지 흐름의 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지구적 에너지체계에서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부정의(energy injusti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Jenkins et. al., 2018; Parks and Roberts, 2010; Sovacool et. al., 2017). 지구적으

로 조직된 에너지체계를 외면한 채 국지적인 에너지전환에 치중할 경우 자

칫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기후위기의 해결 책임과 비용이 전가될 수 있

다. 따라서 탄소 유출(carbon leakage)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은 국지적 차원

에서는 에너지전환이 진전된 것일 수 있지만 지구적 차원에서는 에너지 부

정의가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에너지전환이 공간적 차이를 활용

하는 동시에 다양한 스케일에서 ‘중심’과 ‘주변’, ‘승자’와 ‘패자’를 낳는 불균

등 발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Bridge et. al., 2013).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연결하는 전력망의 통합은 

녹색 수탈(green grabbing)의 계기로 변형될 수 있다. Hamouchene(2016)이 

지적한 대로,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전력망 연결은 공공 또는 개인이 소유하

거나 아예 소유 대상이 아니었던 자원에 대한 소유권, 통제권, 사용권을 탈

취하면서 북아프리카를 EU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녹색 투자의 공

간으로 재전유할 수 있다. 실제로 데저텍(Desertec) 사업을 놓고 EU와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맞서 새로운 형태

로 자원을 수탈하는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

었다(Schmitt, 2018).

한편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시설의 집합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 그리

고 이익의 공유를 전면에 내세운다(Becker and Naumann, 2017; Burke and 

Stephens, 2017; 홍덕화, 2019).5) 이를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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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본과 시장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공동체와 국가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물론 민주주의가 그렇듯, 에너지 민주

주의는 그 자체로 경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의 모델을 

분산적 에너지 공급(decentralised energy provision)과 집합적 소유(public and 

cooperative ownership), 에너지 주권(energy sovereignty)으로 구분하는 것이 

단적인 예일 것이다(Becker and Naumann, 2017). 하지만 모호성에도 불구하

고 시장 주도의 에너지전환을 비판하는 담론이자 사회운동으로 에너지 민주

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에

너지 전환의 주체를 형성하는 통치 기술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Szulecki, 2018).

정리하면, 에너지정의나 에너지 민주주의는 전환의 정치를 구성하는 요소

로서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매개로 

분출되는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전환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

실을 상기시킨다. 에너지정의와 에너지 민주주의는 전환 경로의 경합을 드

러내는 지점이자 다른 전환 경로를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 

2) 전환의 스케일과 에너지 안보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대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cholten과 

5)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에서 눈에 띄는 점을 꼽으면 크게 세 가지이다(Becker and 

Naumann, 2017; Burke and Stephens, 2017, 2018; Szulecki, 2018; 홍덕화, 2019). 첫째, 

에너지 민주주의는 계획 수립과 규제, 에너지 시설의 소유와 운영 등 에너지체계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한다. 즉 참여적 에너지계획 수립과 같은 절차적 민주화와 더

불어 집합적 소유의 확대와 경제적 권력의 탈집중화 등 경제적 민주화를 주창한다. 둘째, 

에너지 민주주의는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국가 차원의 공적 소유·통제

를 넘어서서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등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에너지체계

를 모색한다. 셋째,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 노동자 등의 역량 강화를 중시한다. 시민은 더 

이상 수동적인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지 않는다. 시민은 에너지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소비 절약과 같은 생태적 실천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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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man(2016)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만큼 희소하거나 지리적으

로 편중되지 않았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외부 조건, 특히 날씨의 영향을 많

이 받기 때문에 화석연료처럼 에너지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을 조정하기 어

렵다. 다시 말해 태양광과 풍력은 화석연료와 달리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변

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한편 재생에너지 기술은 기

존의 에너지 기술보다 단위 용량이 작은 편이라 분산형 에너지체계를 구축

하기 쉽다. 에너지원의 전기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분산형 에너지체계의 

확산은 전력망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을 가중시킨다. 세계시

장이 형성된 화석연료와 다르게 재생에너지 시장은 전력망의 규모에 제약을 

받는다는 특징도 있다.6)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특성으로 인해 전력망 연계는 기술적으로 매혹적

인 선택지가 된다. 전력망 연계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에너지 저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대 부하의 분산을 

통한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과의 연결을 통한 간헐

성 해소는 전력망 연계가 필요한 이유로 정책 보고서에 자주 등장한다(이성

규·정규재, 2018: 14~15).7)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물질적 특성이 에너지전환의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 경로를 구분하는 시도가 늘고 있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으로 Foxon(2013)은 거버넌스 형식에 초점을 맞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경로를 시장 규칙(시장), 중앙 조정(정부), 천 송이 꽃

(시민사회)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방안은 핵심 기술, 핵심 주체의 측면에서 

6)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가져올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

갈린다(Vakulchuk et. al, 2020). 특히 에너지전환이 국가 간 갈등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입

장과 다른 형태의 갈등으로 치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충돌하고 있다. 전력망의 연결 수준에 

따라 상호의존성이 달라지는 만큼 시나리오 형태의 예측도 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은 <각

주 10>을 참고.

7)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중시하는 이들도 많다. 예컨대, 전력망 연

계는 정치외교적 안정성을 높이고 전력 공급 비용과 저장 설비 투자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성규·정규재, 20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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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데, 시장 규칙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대기업이 거대 기술(탄소 포

집 및 저장 기술이 적용된 석탄화력발전,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 핵발전, 대규모 해

상풍력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전환을 선도한다. 반면 천송이 꽃 경로에서는 

신생 기업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시민사회조직이 소규모 분산형 발전 기술

(소규모 태양광, 풍력, 열병합 등)을 토대로 에너지전환을 주도한다. 

한편 Verbong과 Geels(2010)는 사회기술체제의 변화 양식에 초점을 맞춰 

전력체계의 전환 경로로 혼종적 망(hybrid grid), 수퍼그리드, 분산 발전을 제

시한다.8) 기존의 사회기술체제에서 이탈·재결합되는 방식인 분산 발전 경

로는 초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구의 주도 아래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장

거리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수퍼그리드 경로와 대비된다. 비슷한 문제의식에

서 Geels 등(2016)은 독일과 영국의 에너지전환 경로를 비교한다. 이들에 따

르면, 독일은 시민과 협동조합, 지방정부 등 새로운 행위자들이 분산형 기술

을 토대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substitution) 경로를 밟고 있다. 반

면 영국은 기존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을 주도하고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변형(transformation) 경로를 따르고 있다. 이처럼 독일

과 영국의 전환 경로가 분기된 데에는 정치문화, 시장 조정방식, 시민사회와 

제조업 역량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9)

비슷한 사고방식은 전력체계의 분기를 전망하는 연구에서도 등장한다. 

예컨대, Hojčková 등(2018)은 수퍼그리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독립망

(off-grid) 사이의 경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에 따르면, 수퍼그리

드는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재생에너지를 연결하여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

8) 혼종적 망은 변형(transformation), 수퍼그리드는 재배열(reconfiguration), 분산 발전은 이

탈 및 재결합(de-alignment and re-alignment)에 해당한다(Verbong and Geels, 2010).

9) Schmitt(2018)는 데저텍 사업이 실패한 이유를 독일 전력체제의 변화와 연결짓는다. 독일 

내에서 정부 보조금을 토대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데저텍을 통해 수

입하는 전기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데저텍은 기존 전력회사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틈새 기술을 벗어날 수 없었다. 반

면 분산형 재생에너지는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독일 전력체제의 틈새에서 새로운 

체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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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이다. 전력망 연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역량을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대수력을 저장수단으로 활용하여 저장 시설에 대

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 수퍼그리드는 기존의 지배적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기획으로 국가와 전력회사, 대규모 제작사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반면 스

마트그리드는 분산형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켜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기존 전력회사 이외에 다른 부문에서의 기존 기

업, 신생 기업이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앞장 서는 경향이 있다. 독립망은 주

로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유용한 기술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생활양식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모색하는 방안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독립망에 대한 기대가 자립, 지속가능성, 사회정의, 민주

주의, 공동체와 같은 정치사회적 가치 지향과 연결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전환 경로를 유형화하는 시도들은 에너지전환의 스케일에 대한 가

정을 함축하고 있다. 예컨대, Verbong과 Geels(2010)가 제시하는 혼종적 망, 

수퍼그리드, 분산 발전은 각각 국가, 초국가, 지역 스케일에 방점이 찍혀 있

다. 전환 경로에 대한 논의를 스케일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면 <표 1>과 같

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력망에 대한 구상은 규모, 소유 및 운영 

방식, 핵심 가치, 거버넌스 등 다양한 차이를 함축하고 있다(Bridge et. al., 

2018). 독립망과 수퍼그리드의 차이는 단순히 크기의 차이가 아닌 것이다. 

다만 전력망의 스케일에 함축된 차이는 현재화된 경향성으로 봐야 한다. 현

실에서 초국적 네트워크는 지배적 체계를 변형된 형태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지역적 네트워크는 독립망에 가까울수록 대항 체계적 요소, 탈성

장적 요소가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환 경로를 네트워크의 

크기로 치환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결합 가능성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소규

모의 지역적인 것을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단절된 지역적 네트워크에 집착하는 것은 에너지전환에 유연

하게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민주적 통

제의 가능성,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초국적 협력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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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소유 및 운영 방식 핵심 가치 거버넌스

자급자족 

또는 독립망
매우 국지적 사적

에너지에 대한 권리, 자립, 

검소함, 지속가능성
최소화

지역적 

네트워크
근린 지역, 도시

공동체·지방정부 주도 

또는 사적

지역성, 지속가능성, 

자율성

공동체 또는 

지역 주도

국가적 

네트워크
국가, 인접 국가

공적, 사적, 또는 공사 

결합

효율성, 통제, 보편적 

공급, 경쟁

중앙정부와 

산하 기구

초국가적 

네트워크
초국적 확장

공적, 사적, 또는 공사 

결합
효율성, 경쟁, 협력 국가 간 협력

출처: Bridge et. al.(2018: 81)을 변형

<표 1> 전력망의 스케일 차이와 특징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전환 경로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전통

적으로 에너지 안보는 화석연료, 특히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중시했다. 에너

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다각화,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에너지 빈곤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 기후변

화로 대표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안보를 구성하는 

요소가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

bility), 지불능력(affordability), 수용성(acceptability)에 더해 에너지체계의 취

약성(vulnerability), 복원력(resilience)까지 에너지 안보의 구성 요소로 주목받

고 있다(Bridge et. al., 2018; 이재승 외, 2016). 물리적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 환

경재난과 기후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에너

지체계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저장 기술의 한계로 인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공

급 안정성의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에너지

전환은 전략적 비축이 아닌 전력망 관리를 에너지 안보 전략의 중심축으로 

이동시킨다. 나아가 에너지 공급은 에너지자원 부족을 넘어서 온실가스 감

축 요구와 같은 사회적 저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Bridge et. al., 2018).10)

에너지 안보를 더 급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코너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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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 안

보라고 말한다. 코너하우스는 기존의 에너지 안보는 경제성장과 기업 활동

을 지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결과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으로 사

회생태적 피해를 야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비판한다. 이른바 

자원의 저주라 불리는 산유국들의 사회생태적 문제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풍요로운 사회에서조차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연료 빈곤이 

지속되는 상황을 떠올려도 좋다. 코너하우스가 제시하는 길을 따르면, 위험

을 전가하지 않고 한계 안에서 평등하게 일상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진정

한 에너지 안보라 할 수 있다.11) 이로써 에너지정의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

화가 겹쳐진다.

3. 한국 정부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하나가 아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2011년 일본 

10) Scholten과 Bosman(2016)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경로를 대륙 시나리오(continental 

scenario)와 국가 시나리오(national scenario)로 나눈다. 이들의 시나리오는 에너지 안보

에 대한 함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대륙 시나리오는 에너지 안보보다 공급 비용을 더 중시

한다. 다만 전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력망이 확대될수록 예기치 못한 일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전기는 화석연료처럼 전략적 비축이 힘들기 때문에 전력망의 

교란은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당사국 간의 강한 신뢰와 분명한 상호 이익이 없

을 경우 대륙 시나리오에 기초한 전력망 공동체(grid community)가 형성되지 않는다. 국

가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더 중시한다. 자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다면 화석연료와 같은 에너지 안보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대신 국가 시나리오에서

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확보, 제품 제작을 위한 소재나 희토류와 같은 광물자원의 확보가 

에너지 안보 문제를 대체한다. 또한 국가 시나리오 안에서 중앙집중형 경로와 소규모 분산

형 경로가 경합할 수 있다.

11) 독립망 공동체(off-grid communities)를 구성하는 이들은 자립을 강조하며 이용가능한 에

너지 자원에 맞춰 생활양식을 바꾸는 실험을 한다(Bridge et. al., 2018: 209~212). 이들이 

생각하는 에너지 안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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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7a.

<그림 1> 한국 정부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제안한 아시아 수퍼그리드(Asia Super Grid)이다. 

이 외에 2014년 중국 정부가 내놓은 글로벌 에너지 연계(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2016년 러시아가 제시한 아시아 에너지 고리(Asian Energy 

Ring) 등 다양한 형태의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동북아 수

퍼그리드가 아직 구상으로 남아 있거나 사업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 머

물러 있다. 또한 기본 구상이 유사하더라도 제안 주체에 따라 세부 계획은 

다른 경우가 많다.12)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

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7a, 2019).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라는 이름 아

래 한 축으로는 중국과 한국(북한 경유 포함), 일본을 잇고 다른 한 축으로는 

12) 다른 사례로 고비텍(Gobitec), 범아시아 에너지 인프라(Pan-Asian Energy Infrastructure), 

아시아 태평양 전력망(Asia Pacific Power Grid)이 있다. 이미 국지적으로 연결되었거나 

구상 중인 양자 간 전력망 연계까지 포함하면 동북아 전력망 연계 방안은 더 다양하다. 기

본적인 내용은 이성규·정규재(2018)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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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 한국을 연결하는 전력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한-중-일 전력망 연계 구상은 2009년 고비텍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고비텍은 몽골 고비사막에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해서 동

북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당시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데저텍 사업의 영향을 받았다(van de Graaf and Sovacool, 2014).13) 추진 동력

을 확보하지 못해 주춤하던 고비텍 구상은 손정의 회장의 아시아 수퍼그리

드로 부활한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에너지전환이 활발하게 논

의된 만큼 아시아 수퍼그리드를 매개로 동북아 수퍼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이 글로벌 에너지 연계를 제안하면서 한-중-일 

전력망 연계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다.

한-중-일 전력망 연계가 구체적인 사업의 모습을 갖춘 것은 2016년경이

다. 2016년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일본 소프트뱅크와 중국 국가전력망공사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러시아 로세티(ROSSETTI)와 전력망 연계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이들은 한-중-일 전력망 연계를 1단계 사업으

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일 

전력망 연계 논의는 진전이 없었고, 한-중 전력망 연계로 사업의 중심이 이

동했다. 2017년 한전은 중국 국가전력망공사, 산하 기관인 GEIDCO(GEI 

Development & Cooperation Organization)와 한-중 전력망 연계를 위한 협정서

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중 해저 송전선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해양조사에 나섰다.

남-북-러 전력망 연계 구상의 역사는 조금 더 길다. 1990년대 말 전기연구

13) 데저텍은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의 전력망을 연

결하는 사업으로 1990년대부터 논의되었다. 북아프리카 사막 지역에 대규모 집중 태양열 

발전소(CSP, Concentrated Solar power Plant)를 건설하고 장거리 고압송전망을 이용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데저텍의 기본 구상이었다. 1990년

대 말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데저텍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2009년 데저텍 재단(Desertec 

foundation)과 DII(Desertec Industrial Initiative)가 설립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었다. 데

저텍의 역사에 대해서는 Schmitt(2018)를 참고.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에너지전환의 경로 263

원은 러시아 ESI(Energy System Institute)와의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극동

아시아 전력망 연결(Northeast Asian Electrical System Ties)을 제안했다(윤성학, 

2018). 추진 동력이 없어 잠들어 있던 남-북-러 전력망 연계 구상은 2006년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전력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부활했다. 하지

만 남북 관계가 요동치면서 전력망 연계 사업은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게 되

었다. 2009년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

되면서 중단되었다. 전력망 연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2013년 한

-러 정상회담이었다. 이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북

한을 경유하는 4GW 규모의 전력망 연계 사업이 제시되었다. 연장선에서 한

국과 러시아는 2015년 전력망 연계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시 한 번 약

속한다.

다른 길을 밟던 한-중-일, 남-북-러 전력망 연계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체

화된 시점은 2017년 9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동방경제포럼 연설을 

통해 한-중-일, 남-북-러 전력망 연계를 포함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제안했

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

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17b).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서 2017~2018년을 거치며 한-중, 한-러 전력망 연계 사업 개발을 위한 합의

각서가 체결되었고, 그 내용이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중 해저송전선로 공

사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한-러 전력망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 아울러 전력망 연계를 고려하여 전력을 수입·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다. 지지

부진한 한-일 선로의 경우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공동조사를 시행하는 방

안을 타진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의 대략적인 규모는 

한전의 “동북아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및 전략 

수립” 보고서(이하 동북아 계통연계 전략 수립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

다(≪한국경제≫, 2018).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의 총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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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7조 2천억~8조 6천억 원 가량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웨이하이와 인

천을 해저 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업에 2조 9천억 원 가량이 소요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경유해 경기도 북부까지 내려오는 전력망을 구

축하는 데 대략 2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 한-일 전력망 연계는 경남 고성과 

일본 기타큐슈, 마츠에를 해저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투자비는 1조 9천억~3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에서 동북아 수퍼그리

드가 추진되는 배경으로 언급되는 것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동북아 수퍼

그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공급 가격

을 낮출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7a; 윤성학, 2018; 이성규·정규재, 2018; 홍건

식, 2019). 이른바 ‘계통섬’의 한계는 정부 문서와 연구보고서는 물론이거니

와 언론매체에도 자주 등장하는 서사다. 이에 따르면, 주변 국가와의 전력망 

연결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몽골의 태양광과 사할린의 풍력이 해결

사처럼 등장한다.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재생에너지가 설치된 곳에

서는 에너지가 남아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는 지리적인 요건이 절

대적이다. 하지만 몽골 사막의 남는 태양광 전력을 서울로 공급하고, 사할린에

서 남는 풍력 전력을 일본 도쿄로 공급한다면 어떨까? 이처럼 다국가 간 광역 

전력망 연계를 통해 전력자원을 상호 공유한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게 바로 

‘슈퍼그리드’다(≪한국에너지≫, 2018a).

여기에 재생에너지를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추가된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를 수입하는 게 낫다는 논리다. 이제 수퍼그리드는 에너지전환을 위

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계기가 된다. 앞서 

언급한 한전의 동북아 계통연계 전략 수립 보고서는 동북아 수퍼그리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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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기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한국경제≫, 2018). 이 보고서는 재생에

너지의 간헐성으로부터 ‘전력섬’인 한국의 전력수급을 안정화하고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및 계통 불안

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추진 배경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것

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1kWh 당 

약 3원까지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둘째,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남북 협력을 확대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

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14) 전력망 연계 사업을 매개

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망 연계를 통해 상호의존성이 높

아지면 장기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그리드 연결이 된 국가 간의 관계는 특별”

하며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된다”고 이야기한

다(≪동아일보≫, 2018). 비슷한 맥락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에 대륙과의 연

결, 분단된 공간의 극복과 같은 외교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그렇게 “청정에너지 공동 활용 및 동북아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14)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신북방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남-북-러 전력망 연결은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과 함께 남-북-러 경

제협력의 3대 사업으로 꼽힌다. 이는 남-북-러 전력망 연계가 신북방정책의 일부라는 사실

을 간과하면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단적으로 문재

인 정부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 역시 제3차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된 ‘9-Bridge 전략’

(전력, 가스, 철도 연결 포함)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또한 신북방정책은 동해축과 서해축, 

DMZ접경지대축을 H자 형태로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동해축의 중심이 다름 아닌 남-북-러의 에너지·자원 협력이다. 관련 내

용은 성원용(2019), 우준모(2018)를 참고. 한편 남-북-러 가스관을 연결하는 구상은 1980

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이후 러시아의 가스전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가스

관을 건설해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

면서 가스관 건설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북한의 2,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사업의 추진력을 잃었다. 

관련 내용은 이유신(201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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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그리드 구축”이라는 전형적인 서사가 완성된다(한국전력 홈페이지 참고).

동북아에너지 슈퍼그리드의 구현은 남북 분단으로 섬처럼 되어버린 한국을 

에너지를 통해 대륙으로 연결한다. 북방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거

론되어 온 남-북-러의 전력망 연계는 21세기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최대

한 부합하면서 한국이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며, 한반도가 동

북아 에너지 흐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프레시안≫, 2018).

셋째,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는 추진 배경은 장거리 송전망 시장의 성장이

다. 초고압직류송전(HVDC)은 교류송전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나 전

압과 주파수가 달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초고압직류송

전은 대용량의 장거리 송전이 용이하고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이 교

류송전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장점으로 인해 초고압직류송

전은 수퍼그리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자주 언급된다. 국내 기업 

중 초고압직류송전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곳은 한전과 LS산전이다(≪경향

비즈≫, 2018; ≪디지털타임스≫, 2018). 한전은 장거리 초고압직류송전망 구축

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보고 있고 LS산전은 HVDC 케이블 기술을 보유한 국

내 대표 기업이다. 단적인 예로, 한전은 2014년 GE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제

주에서 HVDC 실증단지를 운영했다. LS산전의 경우 2016년 북당진-고덕 구

간 HVDC 지중 케이블 공사를 수행했으며, 2016~2017년 미국 뉴욕 전력청, 

싱가포르 전력청이 발주한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추진될 경우 이들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동북아 전력망 연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하는 이유 또한 제각각이다.15) 먼저 

중국은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 내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동시에 HVDC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퍼그리드를 사고한다. 잘 

15) 각국의 상황은 윤성학(2018), 이성규·정규재(2018)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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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대로, 중국의 글로벌 에너지 연계는 일대일로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다. 또한 서북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동부 연안지역으로 송전하

기 위해 장거리 송전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HVDC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전

력 수출을 매개로 극동 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러시아 극동 지역

은 수력, 석탄화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만 소련 붕괴 

후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휴 설비가 늘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에너지·전력을 수출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에너지 수요가 

많고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만큼 안정적인 시장

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일

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력망 연계를 주창하는 곳은 일본 정부도, 전력회

사도 아닌 통신회사를 모태로 한 소프트뱅크다. 소프트뱅크는 전력을 값싸

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을 앞세워 수퍼그리드를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일본 정부나 전력회사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몽골 정

부의 경우 수퍼그리드를 매개로 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상황이 복잡한 만큼 걸림돌도 많다. 먼저 몽골은 독자적으

로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구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나 해외 투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상황이

다. 일본의 경우, 전력회사들이 수퍼그리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약하다. 일본 내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전력수요가 정체된 만큼 전력회사

들은 자신들의 지역 독점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망 연계 사업에 소극적이다. 

일본 정부 역시 사할린-홋카이도 전력망 연계의 조건으로 쿠릴 반도 섬 반환

을 내걸 만큼 수퍼그리드 사업에 미온적이다. 러시아는 수출할 전기는 있으

나 장거리 송전망 기술, 해저 케이블 기술이 없다. 국내외 여건상 대규모 자

본 조달과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것도 러시아가 당면한 문제다. 한편 중국

은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영토 분쟁, 과거사 갈등까지 수퍼그리드를 가로 막고 있는 장벽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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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4. 환호와 냉소 사이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1) 이질적 연결망에 대한 제한된 상상

전력망 연계를 위해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는 

사실은 자주 언급된다(김경술, 2015; 2017; 윤성학, 2018; 이성규·정규재, 2018). 

먼저 주파수, 계통운영방식 등 기술 표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수퍼그리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전력을 거래하는 일도 간단하지 않

다.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위한 자본 조달, 전력 가격 및 거래량의 결정, 송

전망 이용 요금 설정과 전력망 운영 기관의 설립 등 따져볼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구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동북아 수

퍼그리드가 기술·경제·정치를 포괄하는 사회기술체제의 연결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또한 이것은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실현되기 위해 전력망 연계

를 넘어서는 추진력을 확보해야 함을 뜻한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대한 이

재승(2007)의 평가처럼,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전력망 

연계를 넘어서는 상위 정치적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전력

망 연계를 매개로 더 큰 정치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실한 의지와 구

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사 및 영토 분쟁, 북핵, 지역 내 패

권 경쟁 등 지정학적 불안 요소는 넘치는 데 반해 전력망 연계를 이끌어갈 

지역 내 전력망 협의체 활동은 미약하다(이성규·정규재, 2018). EU나 남부 아

프리카 등에서 전력망이 연결될 때 지역 내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토대는 대단히 취약하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과장된 기대와 편향된 전망이 동북아 수퍼그

리드 구상에 담긴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van de Graa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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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acool(2014: 24~25)은 고비텍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외면한 채 과장된 기

대에 현혹되어 비용 초과의 가능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들은 고비텍이 몽골에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16) 조금 더 멀리 보면 좌초된 데저텍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눈앞의 미래처럼 그려졌던 데저텍은 2013~2014년 지멘스(Siemens), 보쉬

(Bosch) 등 주요 기업이 이탈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후 DII(Desertec 

Industrial Initiative)의 두바이 이전을 계기로 데저텍의 부활을 꿈꿨으나 유럽

과 중동, 북아프리카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사업이 아닌 모로코에 집중 태양

열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었다(Schmitt, 2018). 데저텍 역시 고비

텍과 유사하게 이해관계자의 분열, 가격 경쟁력 하락, 장거리 송전망 구축, 

정치적 불안정성 증대, 테러 위험성, 토지 및 물 사용 갈등 가능성과 같은 문

제를 풀지 못했다(van de Graaf and Sovacool, 2014). 상황은 동북아 수퍼그리

드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적어도 언론매체의 보도에서는 낙관적 기대가 훨

씬 더 우세하다. 즉 “전 세계적으로 논의는 활발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

이 존재한다”면서도 “느리더라도 결국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한다(≪한국

경제≫, 2018).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가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가정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김경술, 2015; 2017; 이성규·정규재, 2018). 이들은 

전력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해외 투자가 없

으면 대규모 발전 시설과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는 

전력시장이 자유화되어야 기업들이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에 참여할 유인

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독립적인 송전망 운영과 가격 결정, 정보 공개 역시 

전력망 연계의 선결 조건처럼 제시된다. 문제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자본

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마주치는 지점에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

16) van de Graaf와 Sovacool(2014: 24~25)이 제기하는 고비텍의 문제점은 더 다양하다. 예컨

대, 고비텍은 몽골 유목민의 토지 이용과 생활방식을 교란시킬 수 있고, 계절성 황사와 취

약한 송전망으로 인해 공급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몽골의 정치 체제와 부패를 고려

할 때 (재생에너지) 자원의 저주가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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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의 통제 아래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이 전력망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전

력망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전

력망 연계가 사회기술체제의 연결, 다시 말해 이질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일

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으나 이질적 체제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현실적인 전망으로서 누더기처럼 연결된 혼합 모델이나 

기대 섞인 전망으로서 호혜성에 입각한 전력망 연결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이다. 지배적인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에서 전기는 수익을 추구하

는 기업의 상품이 되어야 송전망을 따라 흐를 수 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에서 북한의 역할을 사고하는 방식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상황은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의 불

확실성을 높인다. 한-중-일 전력망이 북한을 경유할 수 있다면 값비싼 해저 

송전선로를 깔지 않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경제성

을 높일 수 있다. 남-북-러 전력망 연계는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

해 북한이 합류하길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에너지신문≫, 2018; ≪주간

한국≫, 2018). 하지만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에서 북한은 수동적 존재로 대

상화된다. 북한 당국의 입장이 분명치 않은 탓도 있지만,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에서 북한은 송전망 통과국이거나 전력 부족 국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송전망이 북한을 경유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전력을 공급할 것

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에너지전

환의 시각에서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는 공백처럼 남아 있다. 여기

에 전력시장 자유화 가정이 맞물려 상업적 수요가 없어서 자본 투자를 해도 

회수가 어려운 만큼 소유, 운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덧붙여진

다(김경술, 2015; 2017). 물론 북한을 수동적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은 동북아 

수퍼그리드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남북한 에너지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북한을 에너지전환의 주체로 바라보는 경우는 거의 없

었다(홍덕화, 2018).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협력에서도 북한은 남한으로

부터 재생에너지를 지원받는 존재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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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찾은 ‘1지역 1발전소 정책’, ‘자연에네르기’ 정책, 농촌 메탄가스 활용 기

술 등은 한반도 에너지전환에 활용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으로 의미를 부여

받지 못한다. 북한이 ‘강요된 에너지 자립화’의 길을 걸으며 축적한 경험들을 

토대로 (지역)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독립망을 늘리는 것과 같

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전환 협력은 기존의 시각을 답습하는 데 머물러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에서는 보이지 않는 길로 남아 있다.

2) 평화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 안보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7년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거치며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2017a; 2019).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공급 안정성의 강화다. 제3차 에너

지기본계획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의 전

환” 중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에너지 국제 공조 체계 강화”, “동북아 역

내 긴장 완화”가 동북아 전력망 연계의 필요성으로 추가된다.

에너지 정책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다만 동북아 전력망 연계가 구체화되면서 스마트그리드나 분산형 발전 전망

과 경합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퍼그리드는 기존 전력체계

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웃 국가의 전력망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수퍼그리드 

전략은 공급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대규모 발전시설과 장거리 송전망을 늘린

다는 점에서 분산형 발전의 확대와 수요-공급의 효율적 관리를 중시하는 스

마트그리드나 지역화, 독립망 전략과 충돌한다. 경합의 징후는 이미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 

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함께 소규모 국민참여형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 지원, 소형 태양광 고

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 도입, 에너지 협동조합·시민펀드와 같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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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델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규모 참

여형 사업과 대규모 사업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의 성공 가능성에 우려를 표

명한다(한재각·이정필, 2018). 이에 따르면, 정부가 공기업과 산하 기관을 동

원해서 대규모 사업을 독려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자본을 앞세워 대규모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소규모 참여형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여

기에 동북아 수퍼그리드까지 합세한다면, 전환 경로의 무게추는 더 기울 것

이다. 비슷한 예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체 에너지, 에

너지 분권과 같은 흐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최근 ‘지역에너지전환 전국 네

트워크’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공혜원 외, 2020; 한재각·김현우, 

2019). 지역에너지와 에너지분권을 외치는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에너지

체계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로의 에너지전환을 추구한

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과 거리가 있다.17) 이와 같

은 수퍼그리드와 스마트그리드, 지역화 사이의 긴장이 격화될지, 아니면 봉

합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변형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동북아 수

퍼그리드 구상이 가시화될수록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에너지전환과의 충돌

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에너지 안보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전력망이 

연계되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완화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 갈등이 격화되어 전력망이 차단될 경우 파급 효과

는 훨씬 더 크고 즉각적일 수 있다. 또한 전력망이 확대될수록 외부 공격에 

노출되기 쉬울 뿐더러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흥미롭

게도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찬핵 진영이 먼저 

문제제기를 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2월 한전의 동북아 계통연계 전략 수

17) 한재각·김현우(2019)는 에너지 분권론을 에너지전환의 동기에 따라 도구적 활용론, 전환 

실험 공간론, 분권 자치 강화론으로 나눈다. 덧붙여 에너지전환과의 연계 수준을 기준으로 

방어적 에너지 분권론, 보완적 에너지 분권론, 전환적 에너지 분권론으로 에너지 분권론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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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언

론매체에서도 비슷한 문제제기를 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경제는 남에게 신세 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잘할 수 있는데 구태여 중국에서 수입해 오자는 발상을 어떻

게 할 수 있을까? 산업 사회에서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경제재는 없다. 우리나

라의 에너지 문제를 짊어진 한전이 에너지를 자립할 생각은 하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 속국으로 전락하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나라 망신이다

(≪한국에너지≫, 2018b).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동

북아 슈퍼그리드는 ‘계통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과거 정부

에서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한국경제≫, 2018). 자유한국

당과 보수 진영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비판은 궁극적으로 탈핵 정책을 반대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수퍼그리드의 이중적 안보 효과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가정하는 에너지 안보를 조금 더 자세히 따

져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대단히 높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석연료가 거의 없는 만큼 수출 제조업을 키우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경제성장을 위해 더 많은 에

너지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한편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준국산 에너지’

인 원전의 확대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했다. 그리고 원전 확대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 되면서 ‘계통섬’ 이미지가 에너지 

안보를 상상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즉 ‘준국산 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주된 수단으로 정당화되는 동시에 에너지 안

보를 위해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열망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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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더 이상 한국이 에너지 과잉 소비사회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지 않은 채 더 많은 에너지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겠다는 생각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체가 불분명한 ‘준국산 에너지’라는 명목으로 핵발전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없는 만큼 에너지 소비 수준을 낮춰야 

한다.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에너지 과잉 소비 문제가 말끔히 풀리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소

비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둘러싼 논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구적 차원

의 탈동조화나 여러 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탈동조화의 근거는 희박하다

는 탈성장론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Hickel and Kallis, 2019). 따라서 동

북아 수퍼그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대폭 늘린다고 해도 그것이 경

제성장을 위한 공급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 탈동조화는 헛된 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코너하우스(2015)의 해석을 따른다면,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 속 

에너지 안보는 국가와 자본,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다. 만약 북한과 몽골, 중

국 등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에너지전환과 

전력망 연계 방식은 다른 모습을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 협력과 동북아 지

역의 긴장 완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이 모색하는 평

화는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평화다. 그래서 전력망 연결을 포함

하여 가스관과 철도 연결 등 북방 정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의 계기나 공간 개척의 기회로 그려진다(성원용, 2019). 평화적 성장을 위한 

매개로 여겨지는 만큼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에서 지속가능성은 재생에너

지의 공급 확대로 치환된다. 즉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 속에 평화와 지속가

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다. 물론 평화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포기하거나 지속가능성을 위해 평화를 외면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은 아닐 것이다. 평화를 위해 어떤 형태든 에너지 ‘협력’에 집중하

고 에너지 ‘전환’은 잠시 미뤄두는 접근을 전략적인 판단이라 말할 수 있을지

는 몰라도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답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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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는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깊게 탐색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만큼 정의로운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기후정의가 주창하는 역사적 책임, 또는 감축과 수렴 원칙에 부응하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 방안인지 되묻고, 아니라면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하

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탈동조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에너지정의의 측면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바람직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력망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는 국내에서의 전환 압력을 회피하는 방안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즉 전력망 연계를 통한 에너지전환은 공간적, 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 저항을 무마시키는 전략으로 

변형될 수 있다. 에너지체계의 전 과정을 놓고 본다면, 대규모 시설과 장거

리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해소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으

로 전가될 때가 더 많다. 덧붙여 현재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은 시민 없

는 에너지전환에 가깝다. 에너지 민주주의, 공동체 에너지 담론이 확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능동적인 에너지 시민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에서 시민들은 수동적인 소비자에 불과하다. 동

북아 수퍼그리드가 그리는 미래에서 에너지전환의 주인공은 국가와 대기업, 

금융기관이고 시민은 구경꾼에 불과하다.

5. 결론

에너지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은 이제 시간문제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강화되고 있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전환을 넘어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

지 사회기술체제 또는 에너지경관의 변화를 놓고 다양한 힘들이 뭉치고 충

돌하는 일이 늘고 있는 만큼 에너지전환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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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을 이끄는 힘 중 하나는 사회운동을 매개로 분출

되는 규범적 요구이다.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공동체 에너지, 에너

지 커먼즈 등 새로운 담론과 사회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전환 

경로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 아울러 남북 관계의 변화를 고려해서 에너

지전환의 스케일을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범위로 확장하고 에너지 협력을 

넘어선 에너지전환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환 경로로서 수

퍼그리드를 재조명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퍼그리드와 스마트그리드, 독

립망은 단순히 전력망의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에너지전환의 

미래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

지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해야 에너지전환에 대해 

더 깊게 논의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제안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중-일 전력망 연계와 남-북-러 전력망 연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수퍼그리

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동안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를 살펴보

면,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비교적 폭넓게 인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질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서 동북아 수퍼그리

드의 의미는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규모 사업의 실패 가

능성은 쉽게 낙관적 전망으로 대체된다. 아울러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자본

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경계에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

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 전력망 연계는 이질적인 체제들 간의 연결이 아닌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상품이 아닌 형태

로의 흐름,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지 않는 에너지전환의 가능성은 축소된다.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잠재적으로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을 격화시킬 수 

있다. 특히 수퍼그리드를 매개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이 확산될수록 지

역에너지, 공동체 에너지, 에너지 커먼즈 등 분산형 재생에너지에 기초한 공

유화의 경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추구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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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에서 기반시설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이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피상적이다. 나아가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에너지 

부정의에 대한 논란을 남긴 채 시민 없는 에너지전환의 길을 제시한다. 따라

서 현재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은 평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바람직한 미래로 평가하기 

어렵다.

전력망 연계는 에너지경관이 변하는 중요한 계기다. 다만 전력망 연계는 

다양한 형태로 열려 있으며 다차원적인 선택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에 한계가 있다고 해

서 한반도 에너지전환을 모색할 때 동북아지역의 전력망 연계, 나아가 남한

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시민사회가 주

도한 에너지 교류·협력의 경험이 이미 존재하며 ‘1지역 1발전소’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해석할 사례도 있다. 즉 에너지전환의 주체, 기술, 제도 등 

전환 경로에 대해 논의한 것보다 논의하지 않은 것들이 아직 더 많다. 따라

서 막연히 환호하거나 실현가능성을 냉소하기에 앞서 전력망 연계가 촉발할 

수 있는 사회기술체제의 변화를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가와 

자본이 제시하는 전환 경로의 가능성과 한계를 직시하고 다른 길을 더 넓게 

상상할 수 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환호의 대상이 아니라 전환 경로를 성

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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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ast Asian Supergrid and the Pathway of Energy Transition in Korea

Hong, Deokhwa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Northeast Asian Supergrid(NAS) propos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just transition. The NAS is 
expected to not only increase the stability of supply of renewable energy but also 
to ease tension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the implications of 
the NAS as a transition pathway have not been fully examin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NAS, taking into account the spread of demand for just 
transition through social movements.

It is recognized that the NAS is composed of heterogeneous elements, but the 
imagination of heterogeneous networks is limited.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of 
liberalization of electric power market as a condition of the NAS without fully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nergy system of capitalism and socialism. 
In terms of energy security, the NAS is trapped in growthism, which under-
estimates the multi-dimensional risks that can arise from supergrids. The peace 
pursued by the NAS is unlikely to become green-peace that simultaneously 
strengthens sustainability, energy democracy and peace. As the contention over 
transition pathways is increasing in Korea, the NAS should b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various transition pathways such as community energy and energy 
commons.

Keywords: super grid, energy transition, energy landscape, energy 
justice, energ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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